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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그동안 세금 혹은 부담금의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을 경우 

과오납액의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를 민사관계로 보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해왔다. 그러나 최근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대상 판결’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

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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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세액의 반환을 공법상 권리로 보고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해야 한다고 판례를 변경하였다. 더 나아

가 개별 세법에서 정한 환급세액도 당사자소송으로 볼 여지를 남겼다.

이 같은 판결은 그동안 제기되어 온 학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판결

로 수용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과오납금과 환급세액을 모

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으로 본 1987. 9. 8. 선고, 85누565 대법원 판결의 

내용 중 환급세액의 반환을 민사상 부당이득으로 본 부분만 변경하여, 

과납금과 오납금의 법적성질에 대해서는 판례가 변경되지 않아 여전히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볼 수밖에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한편, 대상판결에서 변경한 위 쟁점 이외에 환급세액 양도를 둘러싼 

부분도 원심에서 쟁점이 되었었다. 이에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대상판

결에서 논의된 몇 가지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이번에 대상 판결은 환급세액에 대한 부분만 변경한 것이다. 따라

서 과오납금 반환청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민사상 부당이득청구권인지, 공

법상 부당이득청구권인지 논의가 분분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환급세액에 대한 청구는 행정상 당사자소송이므로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하는 반면, 과오납금에 대한 청구는 일반 민사법원에 제기해

야 하므로 납세자의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관할위반이 

되면 원칙적으로 소를 각하하거나 이송을 하는데, 이송에 따라 수반되

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조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적용시 민사상 법정이자인 5%를 적용해

야 하는지, 국세기본법상 환급가산금 이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환급채권의 양도를 둘러싸고 장래채권의 양도가능성, 양

도방법, 국가의 이중변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대상판결의 내용을 정리한 후, 위 쟁점들을 순서대로 검

토하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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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1. 사실관계

원고는 2009년 3월 11일 소외 회사를 위탁자로 하는 신축분양사업 

시행을 위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및 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환급채권을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09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사이에 발생하는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환급채권을 양도받고 2009년 

4월 15일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파주세무서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서가 그 무렵 파주세무서장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2010년 1월경 소외 회사로부터 2009년 2기 부가가치세환급 확정

신고를 받아 2010년 2월 11일 소외 회사에게 812,490,750원을 환급하고, 

2010년 4월경 소외 회사로부터 2010년 1기 부가가치세환급 예정신고를 

받고 2010. 5. 7. 소외 회사에게 530,773,030원을 환급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관련 부가가치세환급채권을 양수받기로 하

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채권양도의 목적

이 된 부가가치세환급금은 과세기간이나 환급금 발생기간이 서로 다르

고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서식과 같이 구체적인 기간이나 금액을 특정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조세환급금은 피고의 부당이득

금이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2. 1심 판결요지(서울중앙지법 2010. 12. 15. 선고, 2010가합78901)

1심은 조세환급금의 성질에 대하여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



일감법학 제 27 호680

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고 하였다. 

또한 채권양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

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

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 하였다. 

따라서 1심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환급세액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

본 송달일인 2010년 8월 13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0년 12월 15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1) 

3. 2심 및 대법원 판결요지

2심(서울고등법원 2011. 9. 7. 선고, 2011나4102 판결) 법원은 이 사건

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면서 본안 판단을 하지 

않은 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행정사건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으

로 이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부가가치세법령의 내용, 형식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

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정의와 공평의 관념

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하여 인정되는 부당이

1) 원고는 환급세액에 대해 납부일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전 지급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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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

적으로 확정되고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

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

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라고 판시하며 의정부지법으로 이송판결한 원심판

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종래의 판례를 폐기하고 변경2)하였다.

Ⅲ. 조세환급금청구의 소송형태에 따른 문제 

1. 과오납금 반환청구의 소송형태

1.1 조세환급금의 의의 및 종류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서는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76조에서도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관한 환급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듯 조세환급금은 오납금과 과납금, 

2)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청구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한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4005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4063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 등과 국세조세환급금의 환급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개별 세법에서 정한 환급세액의 반환도 일률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이라고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반환도 부당이득반환이라고 

본 대법원 1987. 9. 8. 선고, 85누565 판결;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479 

판결 등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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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오납금은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을 말한다. 과납금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

는 아니나 그 후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을 말한다.3) 반면, 환급세액은 적법하게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각 개별 세법에서 환급하기로 정한 세액을 말한다.4) 과오납금이나 환급

세액은 어느 것이나 실체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여야 

할 정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반환하여야 할 이득으로서 공법상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5) 이에 관하여 조세법에 별도의 정함이 있다든가 

혹은 다른 해석을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민법의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이나 법리가 적용6)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오납금, 과납금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현재 판례의 입장이다.7) 

1.2 과오납금과 환급세액 소송형태 구별의 불합리성

과오납금이나 환급세액은 국가 등 과세권자가 납세자의 납부한 세액

을 보유할 근거가 없어져서 이를 납세자에게 환급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과오납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이 이전된 경우에 그 조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민법상 부당이득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그 환급

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조세법률주의와 부당이득의 법리

3) 율촌 조세판례연구회, 조세판례연구Ⅲ(세경사, 2013), 108쪽. 

4) 각 개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급세액으로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부가가치세

법 제59조), 소득세 환급세액(소득세법 제85조 제4항), 법인세 환급세액(법인세법 

제71조 제4항),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환급세액(소득세법 제

85조의2 제2항, 법인세법 제72조 제2항) 등이 있다. 

5) 임승순, 조세법(박영사, 2011), 148쪽. 

6) 임승순, 위의 책, 148쪽. 

7) 오납금은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과납금은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관할세무서장이 다른 이유를 들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

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율촌 조세판례연구회, 앞의 책, 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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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 반면, 환급세액은 원천징수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같이 부당이득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결손금 소급공제와 같이 부당이득과 무관한 것이 있는 

등 각 개별 세법별로 요건, 효과, 내용 등을 달리 정하고 있어 그 법적 

성질을 통일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8) 

대상판결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부당이득이 아니라 특별한 공법

상 의무라고 인정하면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과납금이나 오납금의 법적성질에 대해서는 판례가 변경되지 

않아 여전히 민사소송에 의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문이다. 

조세환급청구권이 사권(私權)인지 공권(公權)인지는 조세환급의 법

적성격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조세환급청구권이 발생하는 법률관계는 

기본적으로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어 취소되었

거나, 환급세액 발생 요건이 충족되어서 야기된 것이고, 결국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과세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이를 징수

할 조세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이미 납부한 세액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

가 발생하게 된 관계인 것이다.9) 

또한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자체도 공권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

에 이론상 공법상 법률관계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사인간의 소송이 

아닌 국가 기타 행정주체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그 전제가 되는 법률

관계가 공법관계인 경우에는 이를 행정소송으로 하는 것이 전문성, 절

차상 편의, 소송경제 등을 고려할 때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10) 

같은 환급금반환청구를 어떤 경우는 행정소송으로 하고 어떤 경우는 

8) 이중교,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한 구제방법”, 법조 제62권 10호(법조협회, 

2013), 109쪽. 

9) 이윤정.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강원법학 제39권(강원대학교 법학연구

소, 2013), 49쪽.

10) 안철상,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법조 제57권 제1호(법조협회, 2008), 3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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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으로 해야 한다면 소송실무상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2013년 3월 20일 입법예고한 행정소송법 개정안 제3조 제2

호 당사자소송의 정의를 살펴보면 “행정상 손실보상⋅손해배상⋅부당

이득반환이나 그 밖의 공법상 원인으로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라고 규정하

여 당사자 소송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환급

세액 청구소송 외에 오납액 및 과납액 반환청구소송도 공법상 당사자소

송에 해당하게 된다. 위 개정안은 당사자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

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과오납금 청구소송을 공법상 당사

자소송으로 보는 것이 이러한 입법 정책에도 부합할 것이다.

2. 관할 위반시 처리

지금까지 판례는 과오납금과 환급세액의 법적성질을 모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보았기 때문에 환급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환급거부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한 소송으로 취급되어 각하되었다.11)

그러나 대상판결은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세액을 공법상 권리라고 판례

를 변경하면서 행정법원으로 이송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판례가 변경되었지만 여전히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같은 환급금반환청구임에도 환급세액은 행정소송

으로, 과오납금은 민사소송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행정법원에 당사자소송으로 

과오납금환급청구를 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민사사건으로 민사법원이 

11) 김영순, “최근 조세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 제16권 제2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3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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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이라고 판단할 경우와 반대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해 환급세

액이 발생한 경우 이의 반환을 민사법원에 제기한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 법제에서는 공⋅사법 구분을 전제로 행정소송, 민사소송으로 

구별하고 있고 행정사건의 처리를 위한 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민사사건은 민사법원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소송형식 혹은 소송대상 선택을 잘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적합한 소로써 각하판결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이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고, 각하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다시 소를 제기하게 하는 것은 소송경제상 매우 불합리하다. 뿐만 

아니라 항고소송 등을 제기해야 할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나 행정

심판전치주의에 따라 제소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 

관할위반시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소변경설, 각하설, 이송설이 있다. 

이 중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 중 선택을 잘못한 경우에는 소변경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이송의 문제만 발생한다.12) 민사소송과 당사자

소송은 피고 및 청구취지가 동일하기 때문이다.13) 이 경우는 이른바 

12)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은 실무상 취급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예컨대 당사

자소송과 항고소송은 서로 소변경이 가능하지만(행정소송법 제42조에 의한 제21조

의 준용), 민사소송과 항고소송은 서로간의 소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당사자소송

에는 관련 민사소송청구를 병합할 수 있지만(행정소송법 44조 2항에 의한 제10조의 

준용), 민사소송에는 관련 당사자소송을 병합할 수 없다. 당사자소송에는 행정청이 

참가할 수 있으나(행정소송법 44조 1항에 의한 제17조의 준용), 민사소송에는 행정청

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참가도 할 수 없다. 당사자소송에는 직권주의가 

일정부분 적용되지만(행정소송법 44조 1항에 의한 제26조의 준용), 민사소송에는 변론

주의가 적용된다. 그 외에도 당사자소송의 판결은 기속력이 행정청에도 미치지만, 민

사소송에서는 당사자에게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강수경, “당사자소송: 소송

형태를 중심으로”, 원광법학 제26권 제4호(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481쪽).

13)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은 양자 모두 당사자의 대등한 존재를 전제로 하고, 공권력 

행사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동일하다(임영호, “공법상 금전급부청구

권과 관련된 소송형식”, 법조 제59권 제3호(법조협회, 2010), 258쪽). 당사자소송

은 행정주체가 사인을 피고로 제기할 수 있고, 행정주체 상호간 소송, 행정주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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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절차를 혼동한 경우인데, 행정사건을 민사사건으로 잘못 알고 행정

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 소 제기한 경우에는 그 법원에도 동시에 관할권

이 있으면 심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관할법원으로 이송한다.14)15) 

소송요건 흠결이 이송으로 해결되어 소가 적법하게 되는 것이다. 판례

도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에 소 제기를 잘못한 경우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관할법원으

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이송설을 취하고 있다.16) 

따라서 본 대상 판결의 사안처럼 행정사건을 민사법원에 제기한 경

우 소 각하가 아닌 이송으로 소송의 흠결을 치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항소가 이유 있을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써 원판결을 취소

할 수 있다. 특히 전속관할위반을 이유로 원판결을 취소하는 때에는 

원심으로 환송하지 않고, 직접 관할 제1심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17) 

그런데 만약 본 사안에서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본 사안은 여전히 

민사소송의 대상이기 때문에 의정부지방법원은 고등법원에 다시 이송

할 수 있다. 즉, 당사자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 

사인간 소송도 가능하다. 

14) 행정소송법 제7조

15) 이시윤, 민사소송법(박영사, 2013), 116쪽.

16) “행정소송법 제7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

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관할 법원

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할 위반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

하는 것보다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

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당해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

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25261 판결 등).

17) 민사소송법 제419조



조세환급금청구의 소송형태에 따른 문제점 고찰 687

항소심에서 이송판결을 내릴 경우, 1심법원은 다시 관할위반을 이유로 

재이송하는 등 이송이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이송판결의 기속력을 인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송을 받은 법원은 이에 기속된다.18) 

따라서 이송 받은 법원은 잘못된 이송이라도 이송한 법원으로 재이송하

거나 다른 법원으로 넘기는 전송을 할 수 없다.19) 이러한 기속력은 관할

에 관한 조사의 반복을 피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본안에 

관한 심리 지연을 초래하게 되고 당사자가 곤혹스럽게 되기 때문이다.20) 

즉, 본 사안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없다 하더라도 의정부지방법원은 서

울고등법원으로 재이송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예로 과오납금청구

를 행정사건으로 보고 행정법원으로 이송할 경우 이송 받은 후에는 

재이송을 할 수 없고 본안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이송한 경우에는 구속

력이 없다는 반대설도 있으나 법문이 전속관할의 경우를 배제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송의 반복에 의한 소송지연을 피해야 할 공익적 요청

은 전속관할이라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다.21)

3. 이자계산의 문제

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법정기산일 이후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간의 예금이

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

예금에 관한 평균적인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18) 민사소송법 제38조 제1항

19) 민사소송법 제38조 제2항

20) 이시윤, 앞의 책, 121쪽.

21) 위의 각주와 동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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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로 한다. 한편,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 연 5.84%의 높은 이자율에서 점차 4% 대를 유지하다 2004년에

는 3.65%까지 낮아졌다. 그 후 다시 2007년 연 5.0%로 상승하다가 다시 

약 3% 후반∼4% 초반으로 낮아졌고, 현재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9

조의3에 따라 연 1천분의 34의 이율(연 3.4%)이 적용되고 있다. 

환급가산금은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 가산되는 체납가산금

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는 

일종의 금융비용의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환급가산금은 부당이

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세법

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본다. 

그런데 종래의 판례는 환급금청구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보

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리에 의하면 법정이자와 별도로 

지연손해금 청구권이 발생한다. 즉,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의무는 기한

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기 때문에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행청구를 한 때부터는 법정이자와 별도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양 

청구권은 청구권의 경합의 관계에 있게 된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

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22) 이에 따르면 원고(납세자)로서는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금금지

급청구일까지는 국세기본법상 환급가산금 이자율을, 그 다음날부터 소

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이자율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는 연 20%의 이자율 비율에 따라 청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이다. 

22)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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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하급심 판결에서는 이자율 부분의 판단이 구구하게 나

고 있는 실정이다.23) 예를 들어 서울고법 2008. 5. 1. 선고, 2007나85098 

판결의 경우 원고의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국세기본법

상 환급가산금 이자율을 그 다음날부터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인정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과오납금 납부일부터 지연손해금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납부 다음날이 아닌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일부터 국세

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인정한 경우, 원고가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국세

환급가산금 이자율을, 그다음 날부터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음에도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 인정한 

경우 등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하급심은 대체로 조세환급가산금이 이

자율의 판단에 있어 원고의 선택에 따라 국세기본법상의 환급가산금 

이자율 또는 민법⋅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

다)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여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판결마다 이자율이 다르게 판단되는 이유는 민사소송법의 

처분권주의 및 변론주의원칙, 소촉법 제3조 제1항 및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 규정에서 유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 및 변론주의 법원은 원칙상 당사자가 청구

한 것보다 더 많은 청구를 인용해 줄 수 없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까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만약 원고가 5%나 20%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이를 청구하지 않고 3.4%이 낮은 이율로 청구했다

면 낮은 이자율로 인용해 줄 수밖에 없다. 

또한 소촉법 제3조 제1항 및 시행령은 소송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23) 자세한 논의는 이승한, “세법상 조세환급금 가산금과 민법상의 법정이자 및 지연손

해금과의 관계”, 대법원판례해설 제81호(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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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20%의 

법정이율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2항에서는 채무자

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판례는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한 부분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

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고, 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24)

대상판결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법적성질을 공법상 청구권으로 

본다고 견해를 변경하였다. 기존의 판례는 환급금청구권을 모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민사법리가 여과없이 적

용되었다. 그러나 대상판결 이후에는 최소한 환급세액청구권에 대해서 

만이라도 기존의 이자율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재검토해 보아야 한다. 

더 나아가 과납금이나 오납금 반환청구권도 공법상 청구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에서는 환급금반환청구권 전체에 대해서 기존의 

판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고금관리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여

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라 계산하기 때문

에 환금가산금 이자율과 동일하다. 여기서 국고금이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국고금관리법 제2조 제1호), 국가

24)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조세환급금청구의 소송형태에 따른 문제점 고찰 691

에 대한 공법상 청구권이라고 할수 있다.25)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기존

에는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할 때 개별법상 이자 지급 규정이 있으면 

이를 계산하여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환하지 않거나 민사상 이자율

을 계산하는 등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규정으로서 통일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위 규정은 공법상 반환청구권의 일반적 규정이고, 

다른 법률에 과오납된 수입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된다(같은 조 단서).

따라서 국세기본법상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르면 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법원 2009다11808 판례에 따르면 환급가산금 

이자율은 민사상 법정이자의 특칙으로써 환급가산금 이자율이 우선적

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26) 

다만, 이행청구를 한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이자와 법정이자

가 경합적으로 발생한다는 판례에 입장에 대해서는 법정이자, 즉 환급

가산금 이자율에 따른 이자만 발생하도록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국고

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2는 환금가산금의 기산일과 만료일을 정하

면서 만료일을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있다. 

반면 국세기본법 제52조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라고 하고 있어, 실제로 반환하는 날까지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따라서 지급결정을 하는 날부터 과오납금을 실제로 반

환하는 날까지는 일반규정인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환급가

산금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환급가산금 이자율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의 규정만 적용된

다고 보게 되면 소송상 지급청구를 한 납세자는 5%의 법정이자를 청구

25) 물론 현재의 판례에 따르면 이중에는 민사상청구권도 있을 수 있다. 

26)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27604 판결에서도 국세환급청구권에 대한 시효에 

관하여 예산회계법 소정의 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예산회계법보

다는 특별법인 국세기본법 시효가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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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반면 소송을 하지 않은 납세자는 3.4%의 환급가산금 이자율밖에 

청구할 수 없는 불합리를 해결할 수 있고, 하급심 법원도 이자율을 통일

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촉법상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도

록 하는 것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다. 다만,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도록 연기하고 있는데, 이 부

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사실판단의 문제이기 때

문에 개별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환급세액 등 개별법

상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나 판결 등에 의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국가가 항쟁함에 상당한 이유

가 없다고 할 것이다. 

대상판결 사안에서 원고는 이 사건 환급세액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

본 송달일까지 연 5%,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전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

일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촉법에 따라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논의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3.4%의 환급가산금 이자율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20%의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

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Ⅳ. 부가가치세환급세액 양도에 따른 문제

사안의 경우 원고는 2009년 4월 15일 소외회사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양도할 부가가치세환급금은 2009년 3월부터 



조세환급금청구의 소송형태에 따른 문제점 고찰 693

2012년 1월까지 발생할 부가가치세환급금채권 전부로서 발생기간으로

만 특정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0년 3월 24일 부가가치세환급금 확정신

고에 대한 경정청구분(2008년 2기, 2009년 1기, 2009년 2기)을 경정결정 

하고, 2010년 1월경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010년 4월경 

2010년 1기 부가가치세환급 예정신고를 받고 소외 회사에 환급하였다. 

이에 피고는 첫째, 원고의 채권양도통지서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가 아니고 둘째, 채권양도의 목

적이 된 부가가치세환급금은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서식과 같이 구체

적인 기간이나 금액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

였다. 그러나 1심법원은 양도요구서 서식은 내부적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 서식에 따르지 않더라도 양도요구 효력은 발생한다고 보았으

며, 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장래에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양도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여 본 사안의 경우와 같이 

발생기간만으로도 채권을 특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될 경우 피고는 소외 회사에 지급한 부가가치세환급금을 원

고에게 다시 또 지급해야 하는 이중변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

서 채권 발생기간으로만 특정된 장래채권 양도의 유효성 및 국가의 

이중변제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 장래채권 양도의 유효성

환급채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양도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3

조도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세환급채권의 양도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환급채권은 지명채권의 일종이므로 지명채권의 양도가 

유효하려면 양도의 목적인 채권이 존재하여야 하고, 특정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장래채권’의 경우 특정 여부에 따라 양도성이 문제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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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에 대해 판례는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

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 양도할 수 있으며,27) “채권양도에 있

어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동일성을 인식

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양

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8)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장래채권 양도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라는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29) 한도

액과 발생시기를 정하여 이를 특정할 수 있다면 채권양도를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30) 

따라서 본 사안처럼 납부와 환급의 기본적 채권관계가 확정되어 있고,31) 

환급세액 발생시기 등 권리가 특정되어 있으며,32) 환급금이 장래에 발

생할 개연성이 충분할 경우 채권액을 발생기간으로만 정하더라도 채권

은 특정된다 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는 조세환급채권 중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는 조세환급채권의 귀속에 따라 양도일까지의 

환급가산금은 양도인에게, 양도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환급가산

금은 양수인에게 각 충당하거나 환급해야 한다.33)

27)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28)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21624 판결. 

29) 배성호, “장래채권 양도의 효력”, 동아법학 제48호(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553쪽. 

30) 김재형, “근저당권부채권의 유동화에 관한 법적 문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43권 제1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184쪽. 

31) 부가세환급세액은 과세기간 동안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당연히 발생한다. 매출부가세액은 이미 징수한 상태이며, 매입부가세액은 

이미 징수당한 상태이다. 

32) 소외 회사는 양도할 부가가치세환급금의 범위를 과세기간이 언제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2009. 3.부터 2012. 1.까지 발생기간으로만 특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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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주장 가부

원심판결에서 피고는 환급세액 양수인인 원고에게 부가가치세환급

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다. 결국 피고 입장에서

는 이중변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때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환급금을 지급한 것을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주장할 수 있는

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법 제470조에 의하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채권의 준점유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채권자임을 사칭하는 자가 한 행위가 변제자

의 입장에서 볼 때에 사회일반의 거래관념상 진실한 채권을 가진 자라

고 믿을 만한 외관을 구비하였다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속한다”고 판시

하여34) 외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외관설에 따르면 사안의 경우 

소외 회사는 부가가치세 신고⋅납세의무자로서 신고⋅납부하였고, 환

급세액이 발생하였으므로 환급채권의 준점유자로서 외관을 갖출 수 

없다. 그런데 피고가 자신의 변제가 유효하였다는 것을 주장하려면 그

러한 외관을 신뢰하고 변제한 데에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즉 변제

자가 준점유자에게 적극적으로 변제수령의 권한이 있다고 믿어야 하며, 

그렇게 믿는 데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 

채권양도의 경우 이중변제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채권양도의 통

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채무자가 일단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고 그 양수인에게 

변제할 것을 승낙하였다면, 그 후에 채권이 이중양도 되어 채무자가 

다시 위 채권의 양도통지를 받고 그 이중양수인에게 변제를 하였다고 

3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3-0-1

34) 대법원 1963. 10. 10. 선고, 63다3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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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채무자는 1차 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하고 있다.35) 따라서 이 경우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건 의하지 않았건 피고의 무과실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선의⋅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문제는 원고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환급금양도요구서 서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이 선의⋅무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지이다. 국세기본법 시행

규칙 제19조는 국세환급금 등의 양도요구는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는 “양도요구서 서식은 행정편의

를 도모하기 위한 행정기관 내부양식에 불과하므로 대외적⋅일반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여 납세자가 서식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도 요구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36)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지 않고, 행정규칙에 따라 적용한 행위가 공무원의 

과실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행위가 공무원의 재량 일

탈⋅남용에 해당할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되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에 대한 판례를 참조해 볼 

수 있다. 대법원은 행정청이 관계 법령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한 업무 

처리가 판결 확정 후 위법하게 된 경우 공무원의 과실 여부에 대하여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 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37) 

35) 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2048 판결.

36)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674 판결. 대상판결의 1심판결도 국세환급금양도요

구서 서식은 행정기관 내부 양식에 불과하므로 대외적⋅일반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다고 하였다.

37) 대법원 1999. 9. 17. 선고, 96다53413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

20731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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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법령해석을 그르쳐 위법한 행정처분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

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 미묘하여 워낙 어렵고, 이에 대한 학설, 판례조

차 귀일되어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무원

이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며 관련 법규에 

대한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것은 공무원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38) 그러나 법령해석이 아주 어려워서 그에 반하는 행정처분

을 한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보았다.39) 

이렇듯 공무원의 과실 판단에 대해 확립된 기준은 없지만 위 판례들

을 중심으로 정리해 본다면 업무와 관련하여 판례나 학설이 통일되지 

않았을 때는 공무원의 과실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반면, 확립된 판례나 

학설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이를 알지 못했거나 이에 반하여 

처분하였다면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사안을 위와 같은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환급금을 양도할 때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상 별표24의2에 따른 환금금양도요구서라는 서식

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와 소외회사는 이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일응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환급금양도요구

서는 내부적 서식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입장이다. 그러므

로 행정규칙은 대외적⋅일반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이 명확히 있음에도 이것을 간과하고 처분하였다면 피고는 필요한 지식

을 갖추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회사에 대한 변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인정받을 수 없다. 

38) 담당 공무원이 건폐율 산정에 관한 규정 내용을 잘못 알아 건축허가취소로 인하여 

폐기물처리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다52988 판결).

39) 대법원 1973. 10. 10. 선고, 72다25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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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환급금을 부당이

득으로 주장하여 소외 회사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이중

변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민법 제741조는 부당이득의 

내용으로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수익자가 그 이익의 

반환, 즉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에 기해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40) 

소외 회사에게 환급된 조세환급금은 채권양도 통지에 의해 원고가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외 회사는 환급된 세액을 보유할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어서 결국 소외 회사는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민법 제748조는 부당이득반환 범위에 대하여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 현존이익에 한하며(동조 제1항),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

익과 그 이자를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다(동조 제2항). 여기서 ‘악의’라 함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

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41) 따라서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인 소외 회사에게 부가가치세환급금과 환급금을 받은 날부터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본 논문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성질에 대한 판례 변경을 환영하

면서도 대상 판결의 아쉬운 점과 판례가 변경된 후에도 여전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40) 김준호, 민법강의(법문사, 2012), 1739쪽. 

41)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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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판례는 환급세액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라고 판시하였

지만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민사소송의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점차 당사자 소송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과오납금 

반환청구소송도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

기 때문에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으로 구별하는 것은 소송상 혼란을 가중

시킬 우려가 있어 그 구별실익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소송 

혼란은 관할위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 이 경우 소 각하가 아닌 

이송으로 소송의 흠결을 치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환급세액 가산금의 이자율은 민사상 법정이자율이 아닌, 특칙

인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을 적용하며, 과오납금 역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소송상 혼란을 줄이고, 법적성질 측면에서도 타

당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환급세액 양도에 따른 문제로 피고의 이중변

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대한 항변으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를 주장할 수 있다. 만약 무과실이 인정된다면 피고는 채권의 준점

유자에 대한 변제를 주장할 수 있지만, 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위 변제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무과실이 인정

되지 않아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환급금을 부당이득

으로 보아 소외회사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이중변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 2013년 12월 31일, 심사(의뢰)일 2014년 1월 16일, 게재확정일 2014년 2월 21일)

주제어 : 당사자소송, 조세환급, 과오납금, 이자율, 국세환급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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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Study on the Type of Litigation 
on Tax Refund Request 

Jung-Mi Oh*
42)

Young-Soon Kim**
43)

Recently, in a case for return tax request of value added taxes, the 

Supreme Court has rendered a judgment to recognize that the case is for 

a party sit as an administrative suit, changing the preexisting position of 

recognizing the legal relations for private laws and handling the case as 

a civil suit (Rendered on March 21, 2013, 2011Da95564, the supreme court 

decision). 

The supreme court made a decision in the particular case that litigation 

on refunded tax amounted should be dealt with ‘party proceeding’ while 

the litigation for refund of taxes overpaid or erroneous paid should be dealt 

with ‘civil action.’

This article deals with the meaning of the changing position of Supreme 

Court in the above case, as well as the issues on violation of jurisdiction, 

calculation of interest and transferring return tax of value added taxes.

Key Words : party proceeding, tax refund, incorrectly paid tax, interest rate, 

additional payment on refund of national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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